
이명박 정권에는 인권이 없다

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30% 축소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

국가인권위의 축소는

이 땅에서 인권이 설 자리를 축소시키겠다는 말입니다.
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30% 조직 축소 방침을 최종방침을 통보하였습니다. 국가인권위가 이를 거부

할 시 강제시행을 하겠다고 합니다. 이명박 정권은 정권 출범 초기부터 국가인권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계

속해오고 있습니다. 특히 지난 해 촛불시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결정 등 정부의 반인권적인 정책을 비판하자 인권

위를 눈엣가시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. 이에 대한 보복이라도 하듯, 행안부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권은 국가인권

위에 대해 ▲부산·광주·대구 등 3개 지역사무소 폐쇄 ▲현 5국 22과 체제인 조직을 3국 10과로 축소 ▲정원 208명

에서 146명으로 감축 등의 내용으로 조직을 30% 축소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.

국가인권위의 조직이 축소된다면, ‘장애인 차별금지법’을 무의미하게 만들고, 이주민, 성소수자, 청소년 인권 등의 

정책과 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증진과 보장체계 마련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. 한국사회에서 ‘인권’을 사라지게 만들

고 인권이 재벌을 비롯한 가진 자들의 언어로 만들려는 의도라는 점에서 이번 국가인권위 30% 축소 방침은 ‘효율

성’을 핑계로 하는 깊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.

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근거 하나 없이 무조건 ‘밀어부치기식’으로 인권위 조직 축소를 감행하겠다는 것은 이명

박 정권의 반민주적·반인권적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. 정권이 바뀌고 인권이 설 자리가 점점 

좁아지고 있는 지금, 국가인권위의 조직 축소 방침은 꼭 철회되어야 합니다. 이 서명에 꼭 동참하여 주십시오.

서명에 동참하여 주세요!

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 및 축소 철회를 위한 인권시민사회운동진영 공동투쟁단

이  름 주  소 이메일 주소 지지의 한마디


